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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회주의 토지소유사상을 근간으로 토지 등의 생산수단에 대

하여 일체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인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이용권뿐이고, 사회주의적 소유를 

지탱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동산 소

유 및 이용에 관한 남북한의 상이한 법체계는 향후 남북 통합에 난제일 수

밖에 없다.

이 논문은 향후 심도 있는 부동산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위해 북한의 부

동산법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북한의 부동산 법제의 근저사상과 그에 기반한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북

한의 현행 부동산 법제를 토지 이용법제와 주택 소유 및 이용법제로 나누

어 고찰해보았다.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용의 유형 및 성격을 분류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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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자와 규율 대상에 따른 각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허가

에 의한 공민의 토지 사용이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에 관하여는 살림집 건설 및 이용에 관한 일반법과 

라성경제무역지대 특별규정을 비교해보고, 불법으로 규정된 주택 거래

가 시장 수요에 따라 확대되고 인정되고 있는 추세를 짚어보았다.

북한의 토지 이용법제는 통합방안으로 거론되는 토지공공임대제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경제특구와 외국인 등에 한정되고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이상적인 토지공공임대제와는 거리가 있다. 북한

이 토지이용권의 유동화, 적정 임대료 산정 등의 법제 정비를 이룬다면 토

지공공임대제로의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한도 토지사유제와

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통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사회주의 토지소유사상, 북한, 부동산법제 통합방안, 이용권, 토지 

이용, 살림집, 토지공공임대제

Ⅰ. 서론

북한은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임을 선언(북한헌법 

제18조)하고, 토지 등의 생산수단에 대하여 일체의 개인소유를 인정하

지 않고 있다(북한민법 제3조, 토지법 제9조). 북한에서 부동산과 관련하

여 사인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뿐이다(토지법 제13조, 민법 제50조).

이와 같이 부동산법제에 관하여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체제는 향후 남북 통합에 있어 가장 난해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토지를 

혁명의 전취물로 여기는 북한의 부동산법제는 소유권이 아니라 부동산 

이용법제를 통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북한 부동산의 사유화 방안1)과 충돌될 

1)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보상, 재국유화 등이 논의되어 왔다.

조민,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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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가 이와 같이 달리 자리잡

게 된 근저사상과 북한의 토지소유에 관한 관념을 살펴본 후 북한의 

부동산 이용법제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고하여야 남북 부동산법제

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토지이용법제 구축과 맞물려 통합방안의 하나로서 토지

공공임대제도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한시적 분리방안이든 영구적 통합

방안이든 간에 토지공공임대제도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지 여부는 비교

법적 연구, 실증적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북한의 부동

산 소유 및 이용 법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공공임대제도와 맞닿

을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통합 과정의 혼란과 충돌을 피하여 연착륙

이 가능한 통합방안으로서의 토지공공임대제도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북한 부동산제도의 근저사상인 사회주의 토지소유사상, 북한 

부동산 법제의 변천 과정을 살핀 후, 북한 현행 부동산 법제를 토지 

이용법제와 살림집 소유 및 이용 법제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 향후 북한 

부동산법제의 전망 및 토지공공임대제도로의 전이가능성에 대하여 타

진해보려 한다.

Ⅱ. 사회주의 토지소유사상과 부동산제도

북한의 부동산제도가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의 부동산제도와 

다른 것은 그 기반이 사회주의 토지소유사상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쪽; 정영화, “남북한 통일과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1997, 463-496쪽; 오미진/김성욱, “북한지역 국유재산의 사유

화 및 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법과정책 제22권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

원, 2016, 19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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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토지가 생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이해하

여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토지에 대한 자유로

운 사용⋅수익⋅처분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국가

에서는 토지를 상품으로 이해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부인하며 개인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 즉,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소유권이 인정될 뿐, 사적 소유권은 철저히 부인되

고,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인이 사회주의 토지소유사

상의 핵심을 이룬다.2)

사회주의 사상을 싹트게 한 근대사회는 중세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생성된 사회이다. 중세 봉건시대의 토지소유권은 영주와 영지경작민 

간의 이중소유권 또는 분할소유권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3) 중세 봉건사

회는 분할소유권에 의해서 봉건영주가 영지경작민을 지배하고 착취하

던 사회였다. 영지경작민은 토지에 대한 하급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소유권은 권리라기보다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데 따른 

각종 부담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의하여 붕괴되었고, 

근대사회에서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토지도 단순

한 하나의 상품으로 이해되어 그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발달로 독점적 소유가 초래하는 불평

등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주장이 생겨났다. 사회주의도 

소외된 자들의 생존을 위한 사상으로 나타났고,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

2)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1997, 13쪽.

3) 허문영/전강수/남기업,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09, 

10쪽.

    이중소유권 또는 분할소유권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관리와 처분의 권한이 봉건영

주의 손에, 토지이용권은 각종 부담을 전제로 농민의 손에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토지에 대한 영주의 관리⋅처분 권한은 상급소유권(Obereigentum), 농민의 이용 권

한은 하급소유권(Untereigentum)이라 한다(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3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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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혁명론과 결합하여 착취 수단인 사적 소유권은 제거의 대상이 되었

다.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소유권의 근거는 노동이고, 노동에 의하여 생

산된 물건만이 개인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노동의 산물이 아닌 토지

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이 부인된다.4) 따라서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

는 ① 전인민적 소유인 국가 소유와 ② 사적 소유와 국가 소유의 중간단

계인 협동단체 소유만 인정한다. 개인은 생필품, 소비재에 한하여만 소

유가 인정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토지소유사상을 기초로 역사적⋅정치적⋅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 나름의 소유사상을 형성하였다. 북한은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통치를 겪은 나라들의 사회주

의 건설 과정에서 있게 되는 토지소유형태는 먼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철저한 수행을 통하여 근로농민들의 개인경리에 기초한 토

지제도가 수립되고, 이어서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농민들이 협동경리

에 편입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협동적 소유가 수립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

어 토지소유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한다.5)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본주의 발전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낮은 생산발달단계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

였다. 그래서 국가계획경제를 집행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노동

이 불가결하다고 여겨졌던 바, 이러한 현실적 요구가 사적 소유권의 

철폐, 사회주의적 소유와 잘 결부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토

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집체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는 국가소유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6) 그리고 사회주의

적 소유를 지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4) 법원행정처, 앞의 책, 23쪽.

5) 법원행정처, 위의 책, 34쪽.

6) 법원행정처, 위의 책,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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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구별되어 살펴보아야 할 토지소유사상으로 개량주의 토지

소유사상이 있다. 개량주의도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소유

사상이나, 이는 근대 자유소유권을 부인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근대 자본주의 소유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자유소유권의 남용

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소유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의 이념 아래 점진적

으로 개선해 가고자 하는 온건한 개혁사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토지배분의 형평성을 이루는 데 주안

점이 있다.7)

Ⅲ. 북한 부동산 법제의 변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특히 토지를 본원적

인 생산수단이자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로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

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토지문제를 민사상 소유권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

라 체제의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어 왔다.8)

남한에서는 부동산법제를 민법 또는 경제법의 한 분야로 파악하다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대두된 1989년경에 이르러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

어 비로소 독자적인 법영역으로서의 부동산법제가 형성된 반면, 북한에

7) 법원행정처, 위의 책, 28-29쪽.

    영국에서의 개발권의 공유화, 독일의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의 분리구상, 프랑

스의 건축권의 분리 및 공유화, 미국에서의 개발권의 분리와 시장유통성의 인정 

등을 그 예로 찾아볼 수 있다(윤철홍, 앞의 책, 151-166쪽).

8) 이은정, “북한 토지법의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

소, 1994, 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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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북한정권 수립 초기부터 부동산법제가 독자적인 법영역을 형성하

였다.9) 북한의 부동산법제를 연혁적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법규만을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토지개혁시기(북한정권 수립기 1945∼1950년)에는 ｢토지개혁

에 관한 법령(1946. 3. 5.)｣과 ｢토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1946. 3. 5.)｣ 

등 토지개혁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원칙을 채택

하였고, 그 대상 토지를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 토지, 조선민족 반역자 

소유지, 지주 소유지, 소작을 주는 토지로 정하였다. 제헌헌법(1948. 9. 

8.)과 1950년 민법초안(제1초안)에 토지소유관계와 소유권의 보호에 관

한 규정을 두었다. 제헌헌법은 제5조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토

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개인도 소유면적의 제한

이 있기는 하나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였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능과 사용을 통하여 획득한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은 주었으나, 

토지소유권 자체의 처분권은 제한되었다.10)

둘째, 농업협동화시기(토지의 국공유화시기 1950년∼1971년)에는 전

쟁으로 파괴된 농촌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여야 했고,11) 정치적으로도 

소련의 쿨락(kulak)에 해당하는 부농이 성장하여 북한 정권과 대립하는 

징후가 보여12) 아직 농민들의 사적 소유하에 있던 농지에 대한 사회주의

적 개조사업이 시급하였다. 농지 국유화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협동조

9) 법원행정처, 앞의 책, 47쪽.

10) 공민달, 변화하는 북한 부동산과 국토, 리북스, 2019, 28쪽.

    토지개혁법령 제10조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

당하지 못한다.

11) 박정원/강병운, “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56쪽.

12) 공민달, 앞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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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제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조직문제

(1954. 1.)｣, ｢협동조합기준규약(1959. 1. 19.)｣, ｢토지관리규정(1960. 7.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법(1963. 12. 17.)｣등 농업협동화에 

따라 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는 내

용의 법률을 제정하였다.13) 협동화시기를 거치면서 토지개혁으로 분배

받았던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사라지고, 국가와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소

유만 허용되었다.

셋째,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시기(사회주의 소유제도 정립 시기 

1972년∼1991년)에는 ｢헌법｣ 제18조에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 소유권을 명

백히 부정하였으며, 제21조에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전면적 국유화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다. 

각 부분별 법규 정비작업을 하여 종전의 토지관리규정과 1963년 토지법

과는 달리 토지의 소유, 보호, 건설,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

으로 규정한 1977년 ｢토지법｣을 제정하여 토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

하게 되었고, 다수의 하위 법령이 제정되었다. ｢토지법｣에 의하면, 북한

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고(제1조),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

이며,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제9조). 1990년 9월 제정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을 천명하고(제3조), 소유권제도에 관한 별도의 편(제2편)을 

두어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하고, 개인은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대외개방시기(부동산제도 변화기 1992년 이후)에는 동구 사회

주의가 몰락하자 대내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정착시키고 대외적

으로는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을 시도한 시

기이다.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라 부동산임대차제도, 거래제도, 

13) 박정원/강병운, 앞의 논문,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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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정비하였다. ｢외국인투자법(1992. 10. 5.)｣, 

｢토지임대법(1992. 10. 27.)｣, ｢토지임대법시행규정(1994. 9. 7.)｣, ｢자유

경제지대법(1993. 1. 31.)｣, ｢합영법(1994. 1. 20.)｣, ｢자유경제지대무역지

대 건물 양도 및 저당규정(1995. 8. 30.)｣, ｢살림집법(2009. 1. 21.)｣, ｢부동

산관리법(2009. 11. 11.)｣, 각 경제특구법제 등이 그러하다.14) 특히 2009

년을 기점으로 재정확충의 일환으로써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여 개인

에게도 허가에 의한 부동산 이용의 길을 터주고 살림집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주택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만연한 주택 암거래 시장을 통제

하는 등 부동산 이용법제에 큰 변화가 생겼다.

Ⅳ. 북한의 현행 부동산 법제

1.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 체계

위와 같은 부동산 법제 변천사를 거쳐 현재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그 규율대상 및 수범자에 

따라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다.15)

먼저 ｢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9. 

8. 29.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되기까지 변함없이 

사회주의 소유원칙을 천명하고 토지의 전면적 국유화 정책 방향을 유지

하고 있다.

｢헌법｣의 하위 법규로 ｢토지법｣16)은 북한의 토지의 이용, 보호, 건설, 

14) 박정원/강병운, 위의 논문, 156-157쪽.

15) 오혜령, 북한의 토지이용 관련 법제 검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투자기업을 중심으

로, 제2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170-171쪽을 

재정리함.

16) 토지법은 1977년 최고인민위원회 법령 제9호로 채택되었고, 1999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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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토지법에서는 헌법상 원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토지에 관한 기본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법 제1조는 “토지

는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으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라고 천명하고, 제2조에서는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여 토지의 

유동화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13조).

북한토지의 일반적인 이용에 관하여는 ｢토지법｣과 ｢민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및 북한주민 개인의 허가에 의한 

토지의 특별이용에 관해서는 ｢부동산관리법｣이 규율한다. 토지의 허가

이용에 관해서도 임야에 관해서는 ｢산림법｣이 부동산관리법에 대한 특

별법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17)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이용권 및 합영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출자하기 위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토지이용권에 대해서는 ｢토

지임대법｣이 규율한다.

토지이용에 관한 ｢토지임대법｣과 ｢부동산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차

이점은, ｢토지임대법｣에서는 북한주민에게 토지이용권의 설정이 인정

되지 아니하나, ｢부동산관리법｣에서는 북한주민 개인에게도 특별한 허

가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며, ｢토지임대법｣에서의 토지이용권은 권

리이지만, ｢부동산관리법｣에서의 허가이용은 토지이용권과 동일한 정

17) 김상용,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 -부동산관리

법과 토지임대법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제15호, 북한법연구회, 2013, 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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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점이다.18)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의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각 특수경제지대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각 경제특구법은 토지법의 특별법의 성격

을 가진다. 개별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에서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

자기업의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19)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의 토지이용

에 관하여는 ｢경제개발구법｣이 규정하고 있다.

1990년 9월 제정된 ｢민법｣은 주택의 경우 국가가 건축하여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개인에게 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였다

(제50조). 또 개인소유권 대상에 주택을 포함시켜(제59조) 국가에서 배

정받은 주택이 아닌 종래로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2009년 ｢살림집법｣이 제정되어 주택 건설과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입법되었다.20)

이러한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18) 김상용, 위의 논문, 115쪽. 

19) 박정원/강병운, 앞의 논문, 164-165쪽.

20) 공민달,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51쪽.

법 명칭 법체계상 지위 및 주요 내용

헌법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 천명

▹토지 정책 방향 제시

▹토지 소유권자 규정

토지법
▹헌법상 토지 정책 방향 구체화

▹토지에 관한 기본법

민법

▹토지, 주택을 포함한 재산 전반에 관한 소유권 및 이용권 규정

▹개인 소유권의 대상 

▹상속 규정

<표 Ⅳ-1>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 체계



일감부동산법학 제 26 호50

이하에서는 북한의 토지 이용, 주택 소유 및 이용을 나누어 살펴보기

로 한다.

2. 북한의 토지 이용법제

북한의 토지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21)의 소유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그리고 외국인은 국유토지

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북한의 공민 등과 외국인은 그 이용 절차나 내용에

서 차이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각기 다르다. 공민 등과 외국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북한의 토지이

용의 유형과 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북한의 토지이용 유형 및 성격

‘제1유형’의 토지이용은 북한에서 종래에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토지

이용으로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나 

주민 등이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토지를 권리가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 

점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로서의 토지이용은 계속적 배

21)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협동단체’가 ‘사회협동단체’로 수정되었다.

부동산관리법

▹허가에 의한 내국인의 국유부동산 이용

▹부동산의 유상 이용

▹부동산 등록

살림집법

▹주택 소유권 규정

▹주택의 건설

▹주택의 배정과 이용

토지임대법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대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경제특구법

경제개발구법
▹각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별 부동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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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인 이용이 아니며 단순한 현실적인 현재의 사용 내지 이용에 불과하

며 이를 매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토지이용권과 같은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한 사실로서의 토지이용은 북한전역에 

적용되며, 그 근거법은 토지법과 민법이다.22)

‘제2유형’의 토지이용은 ‘토지임대법 및 각 경제특구법 등에 기한 토

지이용권에 의한 토지이용’으로서 위와 같은 토지이용권은 그 주체가 

외국인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한정된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는 합영기업 내지 합작기업에 토지이용권을 현물 출자하여 당해 합영기

업 내지 합작기업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토지임대법 제5조). 

북한의 공민과 같은 개인은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권을 설정받을 수 

없다. 토지임차인의 권리는 ‘토지이용권’인데, 임대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본다(토지임대법 제3조 제1항, 제7조). 따라서 토

지이용권은 토지임대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권리로서의 토지이용권은 근거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이를 매매, 교환, 증여, 상속할 수 있으며 임대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경제특구에서의 토지이용권에 의한 토지이

용은 각 경제특구법과 토지임대법이 적용된다. 경제특구 이외의 북한지

역에서의 토지이용권에 의한 토지이용은 토지임대법이 적용된다(부동

산관리법 제8조 제2항).23)

‘제3유형’은 ‘부동산관리법에 기한 허가에 의한 토지이용’이다. 이는 

2009년 제정된 부동산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다. 부동산관리법은 모든 

북한 토지에 대하여 공민을 포함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게도 허가를 

통한 토지이용자격을 부여하였다(부동산관리법 제8조 제1항). 부동산

관리법은 북한지역 토지에 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으로 하여금 

이용허가신청, 이용허가신청의 승인에 따른 이용허가증 발급, 부동산사

22) 김상용, 앞의 논문, 115쪽: 오혜령, 앞의 연구보고서, 171쪽에서 재인용.

23) 김상용, 앞의 논문, 115쪽: 오혜령, 앞의 연구보고서, 171-17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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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의 납부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관계가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고 담당기관의 토지이

용승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허가이용은 지속적 배타적인 토지이용이며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으

면 이를 넘겨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 허가에 의한 토지의 허가이용은 

경제특구이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며, 그 일반법은 부동산관리법(부동

산관리법 제8조 제1항)이며 임야에 관하여는 산림법이 그 근거법이

다.24)

2.2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토지 이용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토지 이용은 ｢토지법｣과 ｢부동산

관리법｣에 근거하고, 허가에 의한 국유 토지의 이용, 사회협동단체 소유 

토지의 이용, 텃밭 등의 사적 이용, 기관⋅기업소⋅단체의 특별규정에 

의한 이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2.2.1 부동산관리법상 허가에 의한 국유 토지의 이용

2009년 12월 제정된 ｢부동산관리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의 

허가”(제23조)를 받도록 하였다.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부동

산을 이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부동산이용허가기

관에 부동산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동산이용허가신청

서에는 신청자명, 부동산명, 위치, 용도, 면적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

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하며, 부동산을 임시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이용기간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용기

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지속적인 이용을 전제하는 

24) 김상용, 앞의 논문, 115쪽: 오혜령, 앞의 연구보고서, 17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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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도 있으나, 제2유형인 외국인의 토지이용권이 통상 50년의 기한

을 정하여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에 비추어보면, 제3유형인 내국인의 

허가에 의한 토지이용은 일종의 행정행위에 기한 것이니 이를 소유권과 

같은 사적 권리로까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3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

여야 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 부동산의 이용허가증을 발급한다(제26조). 또한 동법 제30조는 부

동산이용허가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부

동산을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이용허

가기관의 승인 없는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주의 소유사상을 

견지하려는 입법인 것으로 보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준을 초과하

였거나 남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부지,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제31조).

｢부동산관리법｣은 허가에 의한 토지이용제도와 더불어 동법 제32조

에서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치의 화페적표현이며 부동산사용료는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

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사용료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부동산사용료를 도

입하였다. 종전에는 토지사용료가 ｢토지사용료 납부규정(2002년 7월 제

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하여서만 부과되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국유 

부동산에 부과하게 되었다. 북한의 연구 논문이 “개인소유로 되여있는 

주택과 개인들이 리용하는 창고, 차고, 짐함이 차지하는 땅에 대하여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는것은 공민의 응당한 의무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지 이외의 주택 부지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25) 북한은 2007년 ‘부동산사용료 수입’이라는 재정 항

25) 리동구,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바로 제정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효과적 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 경제연구 200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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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26) 이로 보아 부동산관리법이 시행되기 전

인 2006년경부터는 사용료 제도가 이미 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

된다.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고, 국가

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제33조). 부동산사용료의 성격에 대하여 북한의 논문에서는 “부

동산사용료는 기관, 기업체, 단체들과 공민들이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사용료의 한 형태로서, 세금과는 

달리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주민들이 책임

적으로 관리하고 국방건설,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유용하게 쓰게 하려고 

바치는 국가예산수입의 보충적 형태이다”27)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 없는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는 것과 배치됨이 없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정책으로서 ‘부동산사용료’의 도입을 검토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동산관리법｣은 제4조에서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부동산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부동산을 

형태별, 용도별로 정확히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는 부

동산 등록과 실사 원칙을 규정하고, 부동산등록기관을 이원화하여 부동

산 이용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은 

국가등록을 하도록 하며(제15조), 현물과 화폐 2가지를 등록하되, 화폐

적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물만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제16조). 토지의 등록은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에 하고(제17조), 건물, 

시설물의 등록은 건물등록대장과 시설물등록대장에 한다(제18조). 부

동산실사는 정기실사, 총실사로 나누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수량과 실태

쪽: 공민달, 앞의 논문, 74쪽에서 재인용.

26) 공민달, 위의 논문, 75쪽.

27) 김순영, “현시기 부동산사용료제정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사회과학원학보 2017

년 제4호, 사회과학출판사, 2017, 49쪽: 이은정, “북한 민사법제의 최근 동향 -경제체

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46호, 법무부, 2021, 9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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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록대장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엄격한 등록과 실사

제도를 정하고 있다(제20조). 현재 북한은 남한과 같은 부동산 등기제도

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같은 등록 제도만 두고 있다.

2.2.2 사회협동단체 소유 토지의 이용

북한 ｢민법｣ 제55조는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

회협동단체이고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

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점유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으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재산에 

대한 구성원들의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설명은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

는 사회협동단체이지, 그 사회협동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구성원

들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협동농장 경리에 속한 개별 근로자들

은 사회협동단체재산에 몫을 가지지 않으며, 다만 집단적 소유권자로 

될 뿐이라고 한다.28) 즉, 개인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협동농장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농장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동안 농지 경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생산물을 배분받는 것에 

불과하다.

2.2.3 텃밭 등의 사적 이용

북한에서 토지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외에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나, 식량난으로 

인해 경작을 위한 토지의 사적 이용이 늘어나자 일부는 합법화하였다. 

텃밭, 부업밭 등으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텃밭(garden plot) 이용에 대하여 1958년 11월 24일에 공포된 ｢농업협

동조합기준규약(잠정)｣ 제6조는 “조합은 조합원용 채소전을 공동으로 

2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1997, 691쪽: 공민달, 

앞의 논문, 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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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동소유 토지 중에서 매 

농호당 30∼50평의 터밭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텃밭에 대한 농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29) 1972년에 제정된 ｢헌법｣ 제22조는 “협동농장원들

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바, 텃밭 이용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

다. ｢토지법｣ 제13조 후단은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

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합법성을 인정함과 동시

에 그 규모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이용은 어디까지나 텃밭에 대한 

경작권과 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텃밭의 소유권을 인정

하는 것이 아니다.

부업밭(side-job plot)은 198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 당시는 개간되

지 않은 척박한 땅을 협동농장의 작업반 단위(약 140명가량)로 개간하여 

경작하던 것이다. 규모는 대체로 1,000∼2,000평이며, 텃밭과 마찬가지

로 여기서 경작한 생산물은 생산 단위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30) 

1987년부터는 협동농장 구성원만이 아니라 기관⋅기업소의 노동자에게

도 부업밭 경작이 허용되었다. 규모는 1인당 50평 정도이며, 여기서 나온 

생산물은 전량 개인이 처분할 수 있었다.31) 김정일은 1995년부터 군대

의 부업밭 경작도 허용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군인가족은 가구당 

100평, 인민군은 1인당 40평의 부업지가 허용되었고, 실제로는 더 많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다고 한다.32) 이러한 부업밭은 2002년 ｢토지사용료 

납부규정｣에서 토지사용료 적용 대상으로 “기관, 기업소의 부업지”, “개

인이 부치는 터밭과 부대기밭”으로 규정되어 합법화된 부분임을 알 수 

29) 공민달, 위의 논문, 71쪽.

30)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6쪽: 공민달, 앞의 논문, 72쪽

에서 재인용.

31)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 2003, 180쪽: 공민달, 앞의 논문, 72쪽에서 

재인용.

32) 임수호, 앞의 책, 107쪽: 공민달, 앞의 논문, 7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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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토지법｣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67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부업밭은 합법적인 사적 경작 영역이다.33)

한편, 텃밭이나 부업밭 외에 화전 등을 일구어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것을 뙈기밭이라 한다.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당국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그 규모가 커졌으나, 뙈기밭은 합법화되지 못한 사적 경작이다.

2.2.4 토지임대법상 기관⋅기업소⋅단체의 토지이용권

｢토지임대법｣ 제5조는 기관⋅기업소⋅단체가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

이용권을 출자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도(직할시)인

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기관⋅기업소

⋅단체도 ｢토지임대법｣에 의해 토지이용권을 설정받을 수 있고, 시설 

투자 대신 토지이용권을 투자 몫으로 합영기업이나 합작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기관⋅기업소⋅단체에 대한 토지이용권의 설정 

및 토지이용권의 유동화를 통해 사회주의 소유체제를 기반으로 한 합영, 

합작기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2.3 외국인의 토지 이용

외국인의 북한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 

이후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권이 부여되기 시작

했다. 1993년 10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

업에 필요한 토지임대차에 대한 이용질서를 규정하였다. 1991년 라선경

제무역지대 창설부터 시작해 1993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제정되어 경제특구에서는 ｢토지임대법｣ 외에 특례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이용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33) 공민달, 위의 논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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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합영법상 토지이용권

｢합영법(1984. 9. 8. 채택, 2014. 10. 8. 수정)｣중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영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영기업

에 대하여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제7

조)고 하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다. 합영당사자들은 토지리용권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제11조)고 하여 합영기업창설을 위하여 

토지이용권의 출자가능성과 적정가격산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합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의 경우에는, 토지이

용권을 북한 측이 출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4)

2.3.2 외국인투자법상 토지이용권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외국인투자법(2011) 

제1조).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토지임대가 처음으로 허용되

었다.

｢외국인투자법(1992. 10. 5. 채택, 2011. 11. 29. 수정)｣ 중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

은행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여 준다.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 임대받은 토지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밑에 임대기간

안에 양도하거나 저당잡힐수 있다.”(제15조)고 하여 외부 자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최장 임대기간

을 정하였고 임대받은 토지를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있는 유동화 규정까

지 두었다. 또한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제8조)고 하여 외국

34) 권은민, “북한의 토지임대제도와 외국인투자”, 북한법연구 제12호, 북한법연구회, 

2010, 70쪽: 오혜령, 앞의 연구보고서, 17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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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을 두고 있고, “국가는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토지리용 같은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

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제9조)고 하여 특수경제지대 내 외국투자

기업에 대하여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

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

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사전

에 통지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준다.”(제19조)

고 하여 토지이용권의 투자재산으로서의 보호규정도 두고 있다.35)

2.3.3 토지임대법상 토지이용권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1993. 10. 27. ｢토지임대법｣36)을 

제정하였다. 토지임대법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면서 외

국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토지임대법｣은 토지이용권

의 설정과 설정된 토지이용권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로서, 북한에 투자를 

하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기업에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거나,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토지이용권을 설정해 주어서 북한기관, 기업소, 

단체가 이 토지이용권을 합영회사 또는 합작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토지임대법｣은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그 유동화, 기타 토지이용권의 설정에 필수적인 토지이용료37)

의 결정, 토지이용에 관한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38)

｢토지임대법｣에 의하면, 토지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임차자가 토지

35) 오혜령, 위의 연구보고서, 172-173쪽을 재정리함.

36) 토지임대법은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된 후, 1999. 2. 26., 

2008. 8. 19., 2011. 11. 29.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보충되었다.

37) 북한에서는 토지이용권의 설정대가를 ‘토지임대료’라 하고, 임대한 토지의 사용대

가를 ‘토지사용료’라 한다.

38) 김상용, 앞의 논문, 120쪽: 오혜령, 앞의 연구보고서, 17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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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즉, 토지이용권

의 설정 기관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이다(제4조 제

2항). 그러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는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없고, 중앙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정하게 된다(제4조 제1항). 토지이용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최장 

50년으로 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로 구체적인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제6조). 토지의 임대방법에 관하여 토지임대법에서는 협상

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토지임대계약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기간과 목적,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

토지이용권의 법적성질과 유동화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권을 이용자

의 재산권으로 규정하고(제7조), 토지이용권을 설정해 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권자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으며, 양도에는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이 포함된다(제15

조 제1항). 토지이용권의 교환은 토지이용권의 양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부착물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제17조). 양도 중 토지이

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이용권 설정기관에 우선적으로 해당 토지

이용권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인정된다(제19조). 이러한 우선

매수권은 그 법적 성질을 형성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9) 토지이용권

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이용권

을 ‘저당’잡힐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부착물도 함께 

저당하여야 하며(제21조), 저당계약을 체결하여 10일 내에 토지이용권

을 설정한 기관에 토지이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제22조,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

을 재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제26조).

39) 김상용, 앞의 논문, 123쪽.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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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은 토지이용료를 ‘토지이용권 설정대가’로서의 토지임

대료, ‘토지 사용대가’로서의 토지사용료로 구별하여 규정한다(제28조, 

제33조). 토지임대료에는 개발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개발비를 포

함시키며(제29조),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

일 내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나, 토지종합개발대상 같이 많은 면적의 

토지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

은행은 해당 재정기관에 토지사용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대상

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토지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당해 토지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부착

물과 함께 무상으로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으로 반환된다. 다만, 토지임대

기간이 40년 이상이고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축

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4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제36조).

｢토지임대법｣에서 규정한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단순

한 채권적 성질을 갖는 정도를 넘어 물권적인 성질을 가지며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기한부소유권’으로 파악함이 더 적

절하다는 견해(김상용),40) 임대기간이라는 제한이 있고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일단 취득한 이상은 처분이 가능하고 부동산에 준하

여 취급된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임대차 등 채권적 요소 보다는 소유권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보아 ‘준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권은민)41)가 있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을 남한법 상의 물권 또는 채권으로 명확히 구분하

기는 어렵지만, 처분권을 인정하고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두고 있는 

40) 김상용, 위의 논문, 124쪽.

41) 권은민, 앞의 논문,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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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의 규정 면면을 보면, 북한 당국의 의사는 토지이용권을 물권

에 준하여 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차계약으로 설정되는 

토지이용권은 그 실질이 임차권이 아니라 ‘기간의 제한을 둔 준소유권’

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42)

한편, 최근 북한 문헌에서는 ‘물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물적 재산권은 물건이 어느 한 당사자의 관할 밑에 정착되어 있는 

민사법률관계에서만 설정되는 민사적 권리”43)로서, 특정물에 대한 독자

적인 관할권과 배타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 이는 남한 민법상의 

‘물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 문헌들은 ‘사적 소유’에 기초한 

‘물권’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다.44) 물적 재산권 중 ‘국가소유부동산

리용권’이라는 개념도 비교적 최근 형성된 개념으로 보인다. 국가소유

부동산리용권은 국가소유부동산을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공

민들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 밑에 경영상, 생활상 이용하기 위한 민법상 

권리로서, 국가토지사용권도 그 중 하나이다.45) 국가소유부동산리용권

은 남한 민법상 용익물권과 유사해 보이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공민의 이용권과 이용권 양도의 제한 

등이 있어 남한 민법상의 용익물권과 차이가 있다.46)

최근 북한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물적 재산권’은 사회주의 체제에 

기반한 물권 유사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향후 북한

의 ‘물적 재산권’에 관한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47)

42) 오혜령, 앞의 연구보고서, 176-177쪽.

43) 최덕성, “물적재산권의 일물일권주의원칙”, 법률연구 2018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2018, 18쪽: 이은정, “북한 민사법제의 최근 동향–경제체제의 변화를 중심으

로”, 91쪽에서 재인용.

44) 이은정, 위의 논문, 93쪽.

45) 이은정, 위의 논문, 94쪽.

46) 이은정, 위의 논문,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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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각 경제특구법 및 경제개발구법상 토지이용권

토지이용권 설정은 ｢토지임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토지이용

권의 내용이 결정됨이 원칙이지만,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와 경제개

발구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설정 및 토지이용권의 내용은 토지임대법과는 

다소 다르다. 각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설정 및 

토지이용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각 경제특구법(｢라선경제무역지대법｣48)

등)과 ｢경제개발구법｣이 토지임대법에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즉, 북한

에서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관련 법률의 체계는 각 경제특구법 및 ｢경

제개발구법｣이 특별법이며 ｢토지임대법｣은 토지이용권에 관한 일반법

이다.49)

｢토지임대법｣에 의하면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

로도 임대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토지임대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하면, 특수경제지대인 라선경제무역지대

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설정기관은 국토관리기관이다. 토지종합개발경영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토관리

기관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개발기업에게 토지이용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제15조).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

부터 50년까지이고, 해당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

시 체결할 수 있다(제16조).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토지

47) 오혜령, 앞의 연구보고서, 177쪽.

48)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지정당시인 1991년에는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라고 칭하였으

나, 1998년에 라선경제무역지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관련법률도 처음에는 

1993. 1. 13.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99. 2. 26. “라선경

제무역지대법”으로 그 법명이 변경되었다.

49) 김상용, 앞의 논문,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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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제17조).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지고,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제18조).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 안에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 수 있다(제

19조).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고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이 부여되고,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제69조. 이러한 혜택은 

｢경제개발구법｣ 제52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50)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

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제5조). 개발업자

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중앙

공업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1조). 개

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 발급일로부터 50년으로 하

나,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제12조).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개발업자가 개

발을 완료하고 기업이 입주하게 될 때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입주기업에게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51) ｢개성공업지구법｣의 토지이용권 규정

이 ｢토지임대법｣과 일부 다른 점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를 

지정하여 모든 개발을 위임하고 있는 점, 승인이나 우선구매권, 개발강

50)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 11. 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후, 

2003. 4. 24. 한 차례 개정되었다. 

51) 김상용, 위의 논문,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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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항 등이 없이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인정하

고 있는 점, 토지이용기간 만료시 토지이용권 연장 및 공사기간만큼 

토지이용권 기한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임차자에 대한 보호로서 임대

보증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52)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취득, 양

도, 임대, 저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개성공업지구 부동

산규정 제2장 내지 제3장).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건물소유

권을 등록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간 안에 제한 없이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고(제23조),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은 공업지구관

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제25조).

전국적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경제개발구법｣

에서는 개발기업이 국가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설정 받아 해당 지역을 

개발한 후 다른 기업이나 투자가에게 양도, 임대, 저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토지이용권의 가격 등은 개발기업이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내지 제30조). 즉, 국가 → 개발기업 →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경로를 통하여 토지이용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53)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고, 기간이 

만료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해당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이용권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2.4 북한의 토지 이용법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주의 토지소유제 원칙을 견

52) 권은민, 앞의 논문, 68쪽.

53) 공민달, 앞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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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왔다. 북한 ｢헌법｣은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

고,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며,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

유로 전환시킨다고 천명하고 있고, 이는 토지 관련 각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당국이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토지소유제 원칙 하에서의 재정 수입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정책에 변화가 생겼고 이를 토지 이용법제가 

반영하고 있다.

2009년 ｢부동산관리법｣이 개인 공민으로 하여금 허가절차를 거쳐 유

상으로 국유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변모라 할 수 

있다. 다만, 담당기관의 승인이 없이 양도나 임대가 불가능한 점에서 

｢토지임대법｣상 토지이용권과 같은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북한이 부동산사용료 징수를 확대하고 산정방식에 과학화를 

꾀하는 추세인 만큼 부동산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

를 완비하여 전반적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

한다면 개인 공민의 허가에 의한 토지이용이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으로 

고양되어 북한 전역의 토지가 실제로 전인민소유의 토지로 기능하고 

북한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북한의 주택 소유 및 이용법제

3.1 주택의 소유

북한에서는 주택을 주로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북한 ｢조선말대사전｣

에 따르면, ‘살림집’이란 “가정을 단위로 하여 사람들이 살림을 하는 

집”을 말하고, 여기서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어 생활하는 일”이라고 

한다.54) 그리고 살림집은 사람들이 쓰고 살기 위하여 만든 건설물이며 

5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1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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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기본거처이자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생존과 활동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주택 상품화를 

비판하고 있다.55)

북한 ｢민법｣ 제50조는 ‘국가소유재산의 살림집리용권’이라는 표제 

아래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

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즉, 살림집은 국가가 

건축하여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개인에게 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적

으로 보호하고 있다(제50조). 한편 북한 ｢민법｣ 제59조는 “공민은 살림

집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002년 제정된 ｢상속법｣에는 상속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살림집”을 규정하였으며, ｢살림집법｣ 제2조는 살

림집을 소유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개인소유살림집’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도 법적으로 주택의 사소유권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소유가 허용되는 주택은, 북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개인 집은 1958

년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전, 국가에 몰수되지 않고 개인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어 내려온, 혹은 그것이 개인 재산으로 개축된 주택을 말한다”56)

고 하므로, 국가에서 배정받은 주택이 아니라 종래로부터 개인이 소유

하고 있던 주택을 의미한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하면, 개발기업은 규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제17조), 스

스로 정한 가격으로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지며(제18조), 건물

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 

수 있다(제19조). 이는 북한에서 최초로 건물소유권을 규정한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2014. 12. 24. 채택)｣ 제13조는 외국투자

기업과 외국인이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있던 건물을 양도받는 

55)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17:화학공업, 경공업, 건설, 운수, 체신, 평

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496, 596쪽: 공민달, 앞의 논문, 80쪽에서 재인용.

56)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림진강 2008년 제3호, 림진강출판사, 

2008,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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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 주택 건설과 이용

3.2.1 살림집법에 의한 주택 건설과 이용

2009년 ｢살림집법｣이 제정되어 주택 건설과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입법되었다.57) 이는 1990년대 자금 및 자재 부족으로 국가에 

의한 주택공급이 중단되면서 개인소유 주택이나 국유주택 이용권의 

불법⋅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하였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

인다.

｢살림집법｣ 제3조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

히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준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 원칙을 천명

하고 있다. ｢살림집법｣은 제1장에서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등록, 

배정, 이용, 관리 원칙을 정하고 제2장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3.2.1.1 살림집 건설

｢살림집법｣에 의하면,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따라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고(제9

조),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

설설계 및 계획의 승인, 토지이용허가, 건설허가 같은 승인절차를 엄격

히 지켜야 하며(제10조), 살림집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하며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해당 건설감독기관

의 승인을 받는다(제11조). 살림집건설의 시공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

57) 공민달, 위의 논문, 51,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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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고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계획에 근거

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제12조), 건설감독

기관과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과정에 공정검

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제

15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살림집이 완공되면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 부문의 일군들과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제18조),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에 대하

여서는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제19조).

이와 같은 건축 절차는 남한의 건축 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건설주가 

개인이 될 수는 없다. 건설주는 국가기본건설계획의 지표를 받은 기관⋅

기업소이기 때문이다.58)

3.2.1.2 살림집 등록

완공된 살림집은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주는데, 살림집관리기관은 

준공검사에 참가하여 해당 살림집이 설계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

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살림집을 넘겨받아야 한다(제21조 살림집의 

이관, 인수).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리기관에 살림집을 

넘겨주는 경우 건설명시서, 토지이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

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같은 문건을 함

께 넘겨주어야 한다(제22조). 개인소유살림집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

58) 건설주란 국가기본건설계획의 지표를 받은 기관⋅기업소로, 시공계획에 의해 설계

예산문건과 건설자금을 제때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시공기간과 질을 보장할 데 

대해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건설주는 시공계약에 따라 전문건설기관에 

건설만 위탁할 뿐 건물의 관리자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건설대상을 인수받는다(사

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71쪽; 정은이, 

“북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등장과 함의에 관한 분석: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제18권 제9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66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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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력관계와 잔존가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소

유로 되어있던 살림집이 국가소유로 전환되었다 하여도 해당 살림집은 

그것을 소유하였던 공민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제24조). 살림집관리기

관은 살림집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하는데, 살림집등록대장을 갖추고 

살림집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

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운영상태 같은 것을 정확히 등록

하여야 한다(제25조, 제26조 등록). 등록대장 기재사항에 소유자에 관한 

것은 없다.

3.2.1.3 살림집 배정 및 이용

등록된 살림집은 배정과 이용허가 절차를 거친 후 입사가 가능하다.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9조). 살림집배정신청을 받

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정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제28조, 제30조). 배정원칙은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전사자가족, 영웅,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노력혁신자와 

같은 대상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하고, 탄부, 광부 등 힘든 부문에서 일하

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하

며,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도시계획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의무

적으로 배정하여야 하고, 가족수, 출퇴근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협동농장에서 지어주거나 협동단체소유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

는 농장원, 노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제30조).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3조). 살림집이용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

당 기관은 신청이유와 거주 조건, 살림집이 비어있는 정형 같은 것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에게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살림집이용허가증에는 이용자의 이름, 직장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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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 살림방수, 살림집의 주소, 번호 같은 것을 기재한다(제34조). 

살림집이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림집에 

입사하여야 한다(제36조).

살림집을 이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야 한다. 살

림집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제42조). 공민

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에 신청할 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

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제35조). 살림집을 이용하다가 이

사하는 경우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7조).

3.2.2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판매 및 리용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

과 이용

3.2.2.1 살림집 건설 및 등록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판매 및 리용규정(2018. 11. 24. 채택)｣59)

은 라선경제무역지대 내 살림집의 건설, 판매 및 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포함)는 라선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자금으로 또는 은행대부를 받아 살림집

을 건설할 수 있고(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해당기관은 부동산관리업

종을 승인받은 다음 지대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외국

인임대살림집을 건설할 수 있다(제6조). 살림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등록기관과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제11조), 살림집등록사항은 위치, 호동번호, 총면적, 세대평방

수, 총세대수, 이용세대수, 관리기관 같은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제12

조).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

59) 법률출판사,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판매 및 리용규정, 법률출판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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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국인이 건물을 새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나, 살림집등록사항에서 소유권자를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지

는 않다. 

3.2.2.2 살림집 배정 및 이용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의 배정은 라선시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

업소, 단체가 하고,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등 우대대상에

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철거된 세대에는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제13조).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은 라선

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살림집이용허가증을 발급받

은 후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알리고 살림집에 입사하여야 한다(제14

조, 제15조). 살림집을 배정받아 이용하는 공민은 지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살림집이용보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보상금은 월 또는 년으로 나

누어 납부할 수 있다(제16조). 살림집을 교환하려는 공민은 살림집교환

신청서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 교환할 수 있다(제21

조). 살림집교환승인을 받은 당사자는 지대가격기관이 정한 살림집가격

을 기준으로 합의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라선시인민

위원회에 교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보상금을 규정하고 있

는 것이 살림집법과 다르다(제22조). 외국인은 외국인임대살림집을 관

리하는 외국투자기업 또는 해당기관과 계약을 맺고 외국인임대살림집

을 이용할 수 있다(제23조).

3.3 살림집이용권의 거래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판매 및 리용규정｣은 살림집 거래를 합법

적으로 명시한 규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살림집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살림집판매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제17조). 살림집판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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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은 살림집판매자는 살림집건설설계예산에 기초하여 살림집 기

준가격을 정하고 지대가격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제18조), 구매자와 

사이에 살림집판매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제19조). 구매자는 계약금

을 정해진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고, 지대살림집등록기관에 살림집판매

계약서, 계약금입금확인서와 함께 살림집구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살림

집구매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20조). 지대살림집등록기관은 구매자

에게 살림집구매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반면, ｢살림집법｣ 제43조는 살림집이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

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이기적 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

집을 교환하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살림집 매매 등을 하였을 경우 살림집을 회수당할 수 있고

(살림집법 제61조),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살림집법 제62조), 국

가살림집이용질서 위반죄로 정상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형법 제146조). 즉,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살림집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어려워지자 국가의 주택공급이 막히

고 장마당 등을 통한 주민들의 자본 축적은 늘면서 살림집에 대한 수요

가 증대되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거래 방식으로는 ｢살림집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살림집

의 교환(살림집법 제35조)’제도나 ‘살림집의 동거(살림집법 제38조)’제

도가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살림집이용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가 각자의 살림집이용권을 ‘교환’하거나 ‘동거’하는 것처럼 서류

를 꾸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매매상대방의 살림집이

용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변경된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받거

나 매수인 명의의 동거살림집이용허가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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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집이용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살림집이용권의 금액 차이나 매수하고

자 하는 살림집이용권의 금액은 현금으로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다. 

더욱이 해당기관은 양 당사자가 ‘교환’ 또는 ‘동거’ 형식으로 살림집이

용권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현금(달러나 위안화)으로 받는다고 한다.60) 

살림집 거래의 경제적 배경과 그 향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장마당을 

통해 성장한 돈주들이 공급이 부족한 주택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점포 겸용 부동산으로 증개축이 일어났으며, 자본을 

축적한 사람은 기관, 기업소에 의하지 않고 개인주택을 건축하기도 하

면서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이 부를 형성하게 

되었고, 건설자금이 부족한 기관, 기업소에 돈주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도 등장하여 국가권력, 민간자본, 시장, 도시관료들의 아파트 건설시장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북한경제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2013년 ‘평양시주택거래소’를 개설하여 음성적으로 이뤄

지던 살림집의 사적인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주택거래소를 통한 살림집 매매에 대하여는 당국이 실질적으로 사적소

유권을 인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61)고 볼 수 있다. 살림집 

또는 살림집이용권 거래는 시장화라는 대세를 거스르기 쉽지 않아 보

인다.62)

60) 안중민, 북한살림집이용권의 법적 검토, 제2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160쪽 참조.

61) 주성하, “북한 개인주택 거래 합법화”(평양통신), 자유마당 2015년 1월호, 한국자유

총연맹, 2015, 68쪽; 문흥안, “북한 살림집법 관련 법제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 시장

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8호, 북한법연구회, 2018, 142쪽에서 재인용.

62) 문흥안, 위의 논문, 120-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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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지공공임대제 논의

1. 토지공공임대제의 개념

토지공공임대제란 토지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즉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 사용권을 민간에 부여하고, 수익권을 공공이 갖되,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사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기는 것으

로서, 토지를 국공유로 하면서 토지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63)

이는 토지공개념 사상의 기초가 되는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에서 발전

하였는데, 헨리 조지는 토지소유권에서 사용권과 수익권의 개념을 분리

시켜 지대 상승분은 공공으로 환수하는 경제학 개념인 ‘지대조세제’를 

주장하였다(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 지공주의는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토지는 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64)

토지공공임대제도의 이상은 ‘토지가치의 완전 환수와 자유로운 토지

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자에

게 토지 사용의 자유와 임대 기간 중 토지 사용권 처분의 자유를 부여해

야 하며 임대료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65)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곳곳

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나라 전체에 토지공

공임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등은 국지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해 왔다.66)

63) 전강수, “북한 지역 토지제도 개혁 구상”, 통일문제연구 제19권 제2호, 평화문제연

구소, 2007, 186, 188쪽.

64) 김윤상, 지공주의: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289-290쪽.

65) 허문영/전강수/남기업, 앞의 책,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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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토지 이용법제과 토지공공임대제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토지 이용법제를 보면, 제한적이나마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 토지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임대료를 통해 지대가치

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큰 틀에서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 이론에 따른 토지공공임대제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토지공공임대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이용권이 

경제특구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어 북한 전역에 걸쳐 

토지이용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북한 공민에게는 허가에 의

한 토지사용 외에 토지이용권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임대료 책정 방식이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결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토지임대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토지임대법에서는 협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토지공공임대

제의 자유시장 원리에 의한 임대료 책정에는 이르지 못한 면이 있다.

토지이용권의 유동화 측면에서 보면, 토지임대법이 이용권의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을 포함하는 양도, 저당 등을 예정하고 있고, 라선경

제무역지대법이 토지이용권의 양도에 ‘교환’을 추가로 규정하고 ‘매매’

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임대 기간 중 토지이용권 처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토지공공임대제에 부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관리법상 허가에 의한 일반 공민의 토지사용의 경우 부동

산이용허가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부동

산을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부동산관리법 제30

조) 토지공공임대제와는 거리가 있다.

임대료 납부에 관하여 토지임대법은 토지임대차계약은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토지임대법 제30조), 라선경제무

역지대법에서는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을 토지임대차계약에서 

66) 전강수, 앞의 논문,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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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하나(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15조), 토지가치의 완전 환수 측면

에서는 매년 지대를 재평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토지 이용법제는 큰 틀에서 토지공공임대제의 

구조와 법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공공임대

제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양자가 수렴할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Ⅵ. 북한 부동산법제에 대한 전망 및 과제

사회주의 소유사상을 견지하는 북한의 부동산법제는 대외개방시기 

이후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각종 이용법제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라선경제무역지대 살림집판매 및 리용규

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장마당의 발달로 돈주가 등장하고 건설시장

이 형성되면서 북한당국이 주택거래소를 묵인할 정도로 살림집(이용권)

의 거래가 활발해졌고, 북한에서 주택의 거래는 이미 시장화의 대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토지’

이용제도는 ｢부동산관리법｣에 의하여 북한 전역에 도입한 공민의 ‘허가

에 의한 유상사용’제도와 ｢토지임대법｣이나 각 경제특구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인정되는 ‘토지이용권’제도이다. 공민의 

‘허가에 의한 사용’은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어서 국유 

토지가 전인민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공민에게 자유로운 토지이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경제특구에서 외국인, 외국

투자기업이 권리로서 향유하는 토지이용권은 토지이용권의 유동화, 입

찰⋅경매 방식에 의한 임대료 책정 등을 상정하고 있어서 토지공공임대

제에 근접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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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 수입 확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토지이용권의 유동화, 적

정 임대료 산정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경제특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로운 토지이용 보장 및 임대료를 통한 토지가치 환수 

시도가 정착이 되면 점차적으로 공민의 허가에 의한 토지이용도 토지이

용권으로서 고양될 것이다. 현행 북한 토지이용법제가 토지공공임대제

의 큰 틀 내에 있으므로, 자유로운 토지이용권의 거래 및 시장원리에 

따른 임대료 책정 등의 내용을 정비한다면, 토지가치의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양극화 등의 폐해를 막고 자유로운 토지이용권이 보장되는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한의 토지

제도에 개량주의 토지소유사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여 남한의 토지사유제와 북한의 토지공공임대제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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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al Estate 

Ownership and Usage Legal System

Oh Hye Ryeong*
67)

North Korea, based on its socialist principles of land ownership, does not 

recognize any form of individual ownership of land and other means of production. 

In North Korea, individuals are only allowed to possess usage rights related to 

real estate, and the North Korean regime emphasizes the management and use 

of real estate to support socialist ownership. The different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ownership and u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uld be a 

major challenge for future unification efforts.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al 

estate laws in order to facilitate more in-depth research into unification 

plans for real estate legal systems. First, we examine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North Korea’s real estate laws and their evolution. Then, we 

analyze North Korea’s current real estate laws by dividing them into land 

usage regulations and housing ownership and usage regulations. For land 

usage, we classify the types and nature of usage and examine the specific 

content of each law based on the regulated subject and regulatory targets, 

and confirm that permission-based public use of land needs to be recognized 

as a right to land use. Regarding housing, we compare general laws related 

to home construction and use with special regulations in the Rajin-Sonbong 

Economic Trade Zone, and discuss how illegal housing transactions are 

being expanded and recognized due to market demand.

North Korea’s land usage regulations resemble the appearance of the 

public land leasing system mentioned in a unification plan, but are limited 

in terms of free usage and restricted to economic zones and foreigners. 

* Attorney at Law, Law Firm Law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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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North Korea improves its legal system related to land usage, such as 

by allowing fluidity in land usage rights and determining appropriate lease 

rates, it may be possible to implement an ideal public land leasing system. 

Further research into unification plans that narrow th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land ownership systems is necessary.

[Key Words] socialist principles of land ownership, North Korea, unification 

plans for real estate legal systems, usage rights, land use, 

housing, the public land leasing system




